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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과 창업교육의 미래상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창업 벤처 지원 대상 업종에 관한 
연구

| 발표자 | 	 김주미(중소기업연구원)* 

[요약]

최근 인공지능 시대 및 제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로 제품 간, 제품과 서비스 

간, 서비스 간 산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 중이며, 이종기술ㆍ산업 간의 융ㆍ복합화로 

새로운 제3의 신산업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소위 말하는 O2O(Online to Offline)는 

이미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숙박, 음식,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많은 산업 

분야에 진출, 기존 전통 산업과 충돌, 인허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O2O는 

IOT(사물인터넷)로 급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다. 이렇듯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신산업의 

탄생은 산업의 경계를 붕괴하고 있음에도 산업별로 구분된 제도, 규제, 지원정책 등은 

여전히 신산업 창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벤처특별법, 창업지원법, 1인 창조기업법 내 투자 

지원 업종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창업 관련법 내 창업 지원 제한 업종과의 비교 분석,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먼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투자 제한 업종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한 선진국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 투기적 사업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업종이 정책 지원 대상이다.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투자 심사를 해 신산업 투자에 매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적극적 창업 투자를 위해 업종 및 투자 행위에 대한 심의를 

중소기업청이 직접 수행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제도는 미국의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제도와 유사한 반면 투자 제한 업종 뿐 아니라 제도 운영 특히,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중기청은 간접관리를 하는 반면, 미국은 중기청 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창업·벤처 투자 제한을 미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의 사례에서와 같이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업종과 더불어 투자 행위로 정의하길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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